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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아직 선거구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기 저

기 예비후보를 알리는 대형 외벽 현수막이 유권자의 눈길을 기다리고 있다. 너도 나도 '지역

구의 일꾼', '지역발전을 위한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지역 민원의 해결사를 자처하는 문구가 

대부분이다. 현역 국회의원의 현수막에는 지역개발사업을 유치했다는 자랑이 넘쳐나고, 이

제 정치에 입문하는 정치 초년병은 큼지막한 사진 밑에 지역구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

겠다는 맹세로 가득하다. 국회의원은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대표라고 말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유독 지역의 일꾼으로 스스로를 낮춰버린다. 마치 지방의회 의원인 것처럼.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선출되었지만 지역주민의 대표가 아니다. 엄연히 국민의 

대표다. 그래서 국가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이 충돌할 때에는 헌법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

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단순득표율로만 계산해 보면 지

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그 지역을 대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낮은 투표율을 감안하면 

지역구 유권자 대비 30%정도의 득표율로도 당선되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취하고 있

기 때문에 지역대표성도 떨어진다.

2등이 얻은 유권자의 표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제도 하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말할 수

도 없다. 절반가량이 사표(死票)가 되는 선거, 의석에 반영되지 못한 유권자 표의 불비례성

이 큰 선거제도, 1등만 여의도행이 보장되는 선거에서는 국회를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

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계층이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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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를 국회로 보내 대변인이 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니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라고 말

하려면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청년과 여성, 노동자와 농어민 등 다양한 계층의 요구

를 들어주고 권익을 대변할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엊그제서야 늦장 합의한 획정안은 이와는 거꾸로다. 국회의원 정수 300석

을 유지하되 선거구는 현행보다 7석 늘어난 253석, 비례대표는 그만큼 줄어든 47석이다. 정

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수는 줄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이

들의 국회 진출 가능성은 더욱 좁아졌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현행 유지도 아닌 후퇴이고 개악이다. 이는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국회가 개혁

논의의 주체가 된 결과다.

1등만 살아남는, 1등에게 던진 표만 값어치를 하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유권자는 지역의 

일꾼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임을 새겨야 그나마 소중한 한 표 행사가 될 수 있

다. 우리 지역구에 다리를 놓아 주었는지, 예산폭탄을 따왔는지, 지역에 얼굴을 더 내밀었는

지가 아니라 후보가 속한 정당의 공약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해 내고 과연 그 공약을 지키

기 위해 애썼는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지를 따져 보고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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